
국회법,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

 

 

1. 국회법 

- 혐오표현을 징계사유로 규정 

현 행 개 정 안 
  

제155조(징계)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

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

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의원이 제

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

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

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  

제155조(징계)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

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

로써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의원이 제10호

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

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

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  

1. ~ 16. 1. ~ 16. 

17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 제4호에 따

른 혐오표현을 하였을 때 
  

 

2. 국가공무원법 

-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를 차별금지의 의무로 확대하고, 혐오표현 금지 의무를 추

가함 

현 행 개 정 안 

제59조의2(종교중립의 의무)  

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

를 수행하여야 한다. 

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

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

지 아니할 수 있다. 

제59조의2(차별금지의 의무) 

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국가인

권위원회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

해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
② 공무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

등과 관련하여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 

제4호에 따른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

다.  



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

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

니할 수 있다. 

 

3. 지방공무원법 

- 제51조의3을 신설하여 위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 

 

4. 공직선거법 

- 제7조 정당,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혐오표현 금지 조항을 둠. 7조 위반은 제재 

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나 조항을 두는 것을 통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사

전 안내를 하거나 혐오표현을 한 경우에 경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둘 수 있음 

 

현 행 개 정 안 

제7조(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) 

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·후보자(후보자가 

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

서 같다)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

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

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, 정당

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·선

전하거나 이를 비판·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

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

서는 아니된다.   

제7조(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) 

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·후보자(후보자가 

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

서 같다)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

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

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, 정당

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·선

전하거나 이를 비판·반대함에 있어 「국가인

권위원회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혐오표현

을 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

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  

 

 

 


